
이 연구는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에 한 인식과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을 살펴보고, 정권 교체로 인한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홍보담당자들의 이러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 홍보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언론 계에 한 인식은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집단의 언론 계에 한 인식이나 오보 개념, 원인에 한 인식 등이 집단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언론 계에 한 인식은 오보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친 것으로 밝 졌다. 하지만, 두 집단의 오보 방지 

노력에 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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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오보의 문제는 언론-소스 간 계와 갈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오보 개념이 사실  기술이 잘못된 

객  오보뿐 아니라, 체 인 의미의 오해와 같은 주  오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Maier, 2005; 

Tillinghast, 1983; 우병동, 2002). 특히 주  오보는 언론-소스 간 인식의 불일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상호의존 인 두 집단간 계의 문제와 련된다. 월과 칼리스터(Wall & Callister, 1995), 폴 와 스터트

만(Folger & Stutman, 2005) 등은 갈등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들간 계에 한 인식에 따라 갈등의 

발생과 해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 하 다. 실제로 김 욱, 신호창과 임유진(2007)은 한국  상황에

서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 인식이 오보에 한 인식과 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 내었으며, 

김 욱과 배지양(2006)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 인식이 기사에 한 인식과 련성이 있음을 

밝 내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해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 인식이 갈등으로서 오보에 

한 인식과 련성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가장 최근의 정부인 노무 ,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실제 언론 계와 오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두 집단간 차이는 어떠한지 등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한 두 정권의 언론 정책을 함께 살펴 으로써 정권교체와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담당자들의 인식 차이를 맥락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송의호, 2007; 윤 철, 2000).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라기 보다는 상의 악과 이해를 통해 향후 개선 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 까지 언론-소스 계나 오보에 한 연구들은 주로 리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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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자들의 시각에서는 드물게 다루어져왔다. 선행연구인 김 욱, 신호창, 임유진(2007)이나 김

욱과 임유진 (2008)의 연구들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지만, 모두 한 시 의 

정부, 기업 홍보담당자들과 언론인간의 오보에 한 인식의 차이에 을 맞추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이 연구는 특히 정부와 언론간의 계에 을 맞추어 최근의 다른 두 정권하에 있는 정부 

홍보담당자들 간 언론-소스 간 계와 오보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문헌연구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언론 계에 한 기존 논의들과, 한국  상황에서 정권별 언론 정책을 

통해 정권별 언론 계를 이해하고, 둘째, 실제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 계 인식을 

기존 연구들과 언론 기사를 통해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언론-소스 계에 한 인식과 

오보에 한 인식이 어떠한 련이 있는지 기존 논의들을 통해 논리  연계성을 찾아보고자 하 다.

1) 정부의 언론관계와 언론정책

국정 홍보에서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박동진, 2008), 정부의 입장에서 오보의 문제는 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국정 홍보는 궁극 으

로 국민 계를 한 활동이지만, 이를 한 과정으로서 언론 계의 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신호

창, 1999). 이러한  언론 계는 정부와 국민들과의 신뢰 형성에 요한 기반이 된다(Neijens & 

Smit, 2006). 언론-소스 간 계가 인 경우 상호 주  인식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그에 따른 

갈등으로서 오보의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정부 간 상호 계에 한 인식은 오보 문제에 

한 이해에 있어 매우 필수 이다. 

언론-소스 계에 한 기존 연구들은 두 집단간 필연 으로 상호작용이 발생하지만, 계의 본질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 하 다(Belz, Talbott & Starck, 1989; Neijens & Smit, 2006). 벨츠 등 (Belz et 

al., 1989)은 홍보담당자들과 언론인들의 인식에 근거해 와 력의 연속선상에서 두 집단 간 계의 

본질을 밝 보고자 시도하 다. 

기존 연구들은 공통 으로 언론-소스 간 계가 주로 부정 이며 갈등 이라는 데 을 맞추어 

왔다(Shin & Cameron, 2004; Shaw &White, 2004).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소스의 힘이 커짐에 따라 

차 력 인 계로 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Sallot & Johnson, 2006; Cameron, 1997). 특히 

한국  상황에서 언론-소스 간 계에 한 연구들은 체로 계의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독립 , 상호 조 , 종속  흡수 계”(서 남과 박종민, 2008), 는 “상호 일체, 유착, 공생, 조, 

견제, 독립,  계”(신호창과 김미 , 2002) 등으로 분류하 다. 

더욱이 한국  상황에서 언론과 소스로서 정부 간 계에 한 분류가 이루어져 왔는데, 표 으로 

유재천과 이민웅(1994), 최평길(2005) 등은 언론과 정부 는 언론과 통령과의 계를 , 견제, 

공생, 유착, 일체 등의 상호 역동 인 진자 운동 모델로 설명하 다. 다른 연구들도 한국  상황에서 

언론과 정부 간의 계를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갈등, 나 립, 조, 상호의존, 유착과 공생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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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하 다(박동진, 2008; 서병호와 김춘식, 2001; 서 남과 박종민, 2008; 유재천과 이민웅, 1994). 

한편, 최경진(2003)은 로네버거(Ronneberger, 1978), 사츠(Schatz, 1978), 노엘노이만(Noelle-Neumann, 

1977), 사시넬리(Sarcinelli, 1987) 등 서구의 논의들을 정리해 한국  상황에서 언론과 정부 간 계를 

“ 통  상호의존 계, 정부 우  계, 언론 우  계, 상호공생 계, 상호침투 계” 등으로 

유형화하 다. 

이러한 언론과 정부 간 계는 특히 그 시  정부의 언론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 주동황(2003)이나 정진석(2008) 등은 한국  상황에서 정권별 언론 정책을 구체 으로 분석함

으로서 당 의 언론 정부 계를 설명하 다. 먼  정진석(2008)은 미군정, 제2공화국, 제6공화국 

등 시기에는 신문의 무제한 발행 허용, 신문 발행 등록제 등 언론 자유 정책이 사용되었던 시기로, 

제1, 제3, 제4, 제5공화국에는 신규 허가 억제, 언론 통폐합과 언론 기본법 실행 등 언론 통제 정책이 

사용되었던 시기로 각각 구분하 다. 한 주동황(2003)은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를 반 으

로 강압 이고 권 인 언론 통제 정책이 이루어진 시기인 반면, 6공화국 이후부터는 법과 제도 

등 규범에 따른 언론 규제나 자유 경쟁 체제가 주로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공통 으로 5공화국 이  시기를 정부의 힘이 강압 인 시기로, 언론과 

정부 간 수직  계가 이루어진 반면, 6공화국 이후부터는 정부의 힘이 다소 약해졌으며, 언론과 

정부간 수평  계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김 욱과 임유진, 2008; 서 남과 박종민, 

2008).

2)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대언론 관계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모두 6공화국 이후로서 언론과 정부 

간 다소 수평  계가 이루어진 시기에 속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 계에는 여러 측면에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 하 다(배성규, 2009; 김 욱과 임유진, 

2008).

먼  노무  정부의 언론 계는 “자율 인 긴장 계”로 표방되어 왔다(남재일, 2006). 노무  

정부는 언론 계를 반 하는 언론 정책의 원칙으로 “합리, 시스템, 원리원칙, 공평과 투명, 자율과 

개방, 문성과 효율성” 등의 개념을 내세웠다. 노무  정부는 이  정권들의 비원칙 이고 비합리

인 언론 계에서 탈피하기 해 보다 원리원칙 이고 합리 인 언론 정책을 표방하 다.1) 

특히 노무  정부는 이  정권들의 몇몇 언론과의 유착 계를 통한 불평등한 취재 환경 제공에서 

벗어나 모든 매체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개방된 취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 다. 이는 특정 

언론사와 취재원의 친소 계에 의한 선택  정보 제공을 막고 모든 매체에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리핑제이다.2) 한 노무  정부는 문성과 신기술 도입을 지향하여 극 인 외부 홍보 문

가의 채용, 자 변인제의 도입 등을 실시하 다.3)

1) “노태통령은 언론이 계속 특권을 주장한다면 원리원칙 로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년 4월 2일자). 

2) “특정 언론사와 취재원의 친소 계에 의한 선택  정보 제공을 막고 모든 매체에 동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겨  

2003년 3월 18일자), (경향신문 2007년 5월 22일자), (경향신문 2004년 6월 10일자).

3) “정부는 각 부처 공보 실에 홍보 담 을 신설해 외부 문가로 장을 임명할 정이다” (조선일보 2003년 4월 

2일자), (조선일보 2007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2007년 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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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부의 이러한 원칙하에 수행된 구체 인 언론 정책들을 살펴보면, 가  신문의 구독 지,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통합 리핑실 제도 도입과 기자실 제도 폐지, 사무실 방문 취재 

지, 실명 취재 응 , 신문 시장 유율 제한, 공평한 취재 기회의 부여, 개방형 언론 홍보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남재일, 2006; 배성규, 2009). 한 정책 홍보의 양뿐 아니라 홍보 조직과 인력 산이 

폭 강화되었으며(박 순, 문철수와 박주연, 2005; 배성규, 2009; 이완수와 조정렬, 2007), 언론 보도에 

해서도 재 신청과 고발 등 보다 더 공격 인 응을 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배성규, 2009).

하지만, 이러한 노무  정부의 언론 정책은 표면 으로 건 한 긴장 계 원칙에 근거한 체계화되고 

문화된 홍보시스템을 지향하 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언론과 과도한 립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 다(박동진, 2008; 신호창, 1999; 최 재, 2007; 신문과 방송, 2003). 특히 최 재(2007)는 

노무  정부의 지나친 시스템 의존  국정 홍보 활동이 언론과 심각한 의사 소통의 단 , 감정 립과 

오해, 언론 계의 악화 등을 가져왔고, 건 한 긴장 계가 아닌  긴장 계를 설정했다고 비 했

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원칙은 “친화, 자율과 시장 경쟁”을 표방하고 있다. 이명박 

통령은 노무  정부의 긴장 계 지향과는 달리 스 들리 방침에 입각해 언론 친화, 시장주의

와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4)

이러한 원칙하에 수행된 이명박 정부의 구체 인 언론 정책을 살펴보면, 노무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의 백지화, 폐지되었던 기자실의 복원, 신문과 방송의 겸  허용, 시장 경쟁 등 산업 논리의 

강조, 가  모니터링의 강화 등 보다 언론 취재에 최 한 조하고 우호 인 계를 유지하려는 

원칙을 나타냈다. 한 홍보보다 업무 실 이 요하다는 제 하에 홍보수석실도 폐지하는 등 홍보 

업무 총  지휘 부서를 없앴을 뿐 아니라, 언론 보도에 해서는 공격  응을 가  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배성규, 2009).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 스 들리’ 제에 기반한 친화, 자율과 시장 경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 언론과 우호  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등 경제  측면을 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과도한 시장 경쟁 의존을 보여주는 한편, 방송사 인사 여, 인터넷 언론 통제 등 실제로는 과거 

회귀 인 언론 통제 양태를 나타낸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이남표, 2008; 김남석, 2008).

반 으로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  언론 계의 차이에 해 김 욱과 임유진

(2008)은 노무  정부의 언론 정책이 권언 유착의 단 , 긴장과 견제, 시스템화에 강조를 둔 반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 친화와 시장주의에 강조를 두었다고 설명하 다. 이들은 두 정부의 

언론 계에 있어서도 노무  정부는 보다 공 , 수평 , 독립  계를 지향한 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 조, 력 등의 계를 지향했다는 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지 했다. 그 다면 이러한 

언론 계에 한 인식은 오보에 한 인식과 어떠한 논리  연계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4) “이명박 통령과 한나라당은 선당시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  언론 리핑룸을 복원하고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

겠다. 새 정부는 계속 스 들리 방침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8년 5월 6일자), (한겨  

2008년 6월 18일자), (한겨  2008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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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인식과 오보 인식

정부의 언론 계 인식은 소스와 언론 간 갈등으로서의 오보에 한 인식과 련된다. 이는 오보의 

개념이 사실과의 불일치라는 객  측면뿐 아니라, 언론과 소스간 인식의 불일치라는 주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이다(Berry, 1967; Maier, 2005; Marshall, 1977; Tankard, 1977; Tillinghast, 1983). 

즉, 객  오보는 객  사실 자체의 오류를, 주  오보는 체 인 인상이나 의견 기술로 인한 

오해 유발 등을 의미한다. 틸링거스트(Tillinghast, 1983)는 주  오보가 언론과 소스 간 의견의 불일치

를 의미하며, 이는 소스의 기사에 한 동의(confirmation)의 문제와 련된다고 지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 기사와 련한 오보란 언론 기사에 해 소스로서 정부가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한 

문제이며 이는 언론과 정부 간 계의 문제에 기반할 수 있다. 라이언과 오웬(Ryan & Owen, 1971)도 

주  오보가 언론 기사에 해 언론과 소스 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 다. 

라이언과 마티슨(Ryan & Martinson, 1988)도 언론과 소스 간 많은 오해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 으

며, 벨츠 등(Belz, Talbott & Starck, 1989)도 두 집단간 인식의 불일치가 갈등을 생산할 수 있다고 

지 하 다. 이 듯 객  오보에 비해 주  오보는 언론과 소스 간 인식의 불일치와 련되고, 

상호 계에 기반한 인식에 따라 오보에 한 해석이 달라져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언론-소스 간 계 인식  오보 인식과 련해, 김 욱과 배지양(Kim & Bae, 2006)은 두 집단 

간 계 인식에 따라 뉴스 생산 요소에 한 인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 내었으며,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에 한 인식이 언론인들의 뉴스 선택 과정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지 하 다. 

결국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에 한 인식은 언론인들의 뉴스 생산에 한 인식뿐 아니라, 뉴스 

생산으로 인해 도출된 기사와 련된 문제, 즉 오보에 한 인식과도 련성을 가짐을 가정해볼 

수 있다. 김 욱, 신호창과 임유진(2007)도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에 한 인식이 오보의 

정의, 오보의 원인과 응, 해결에 한 인식과 그 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 내었다. 이들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언론과 등하다는 인식에 근거해 오보 문제에 해 언론과 명백한 인식의 

불일치를 나타냈다고 지 하 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왜곡된 언론 계에 한 인식에서 비롯되

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속 연구인 김 욱과 임유진(2008)의 연구에서는 노무  정부 시  언론인, 

정부 홍보담당자, 기업 홍보담당자들 간 오보에 한 인식 조사 결과, 집단간 상호 계에 한 인식과 

상 없이 오보에 한 인식이 유사함을 밝 내기도 하 다. 

하지만 보다 근본 으로 월과 칼리스터(Wall & Callister, 1995)는 갈등 당사자들 간 계에 따라 

갈등의 발생과 해결에 한 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 했다. 이는 언론-소스 간 계에 한 

인식이 갈등으로서 오보 문제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들은 갈등 당사자들 간 계에 따라 상하 종속 계일 경우 상  집단은 강제  해결 방식을 지향하

는 반면, 종속 집단은 회피나 타  해결 방식을 지향한다고 설명하 다. 한편, 폴 와 스터트맨(Folger 

& Stutman, 2005)도 계가 갈등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갈등 상호 작용 역시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이들은 갈등 당사자들 간 상호 입장 차이를 규명하는 

‘갈등 조정 (balancing act)’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따라서 언론-소스 간 오보에 한 인식의 차이를 밝 낸 선행 연구들(김 욱, 신호창과 임유진, 

2007; 김 욱과 임유진, 2008)은 언론과 소스 간 갈등으로서 오보의 문제를 이해하기 해 각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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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차이를 규명하는 ‘갈등 조정’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로서 김 욱, 신호창과 

임유진(2007)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에 한 인식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사실 

왜곡과 같은 객  오보 이외에도 언론사 성향, 이데올로기, 의도 등과 련된 주  오보를 더욱 

오보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 내었다. 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오보 문제에 한 해결에 

있어서도 인간 계 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해결이나 공  측면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 내었다.

이 게 볼 때, 언론 소스 계에 한 인식과 오보에 한 인식은 상호 련성을 가지면서도 특히 

보다 근본 으로 계에 한 인식이 갈등으로서 오보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Wall & Callister, 1995). 따라서 이 연구는 오보 문제에 한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인식이 홍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권별 언론 계 설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을 맞추고자 

하 다. 즉, 노무  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 인식과 오보 문제에 한 

인식을 먼  살펴보고, 언론 계에 한 인식이 오보 문제에 한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두 집단간 차이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 실에 존재하는 

오보 문제에 한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다양한 견해와 인식의 일치 는 불일치를 살펴하고, 생산 인 

합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3. 연구문제

지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1: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에 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개념에 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원인에 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2-3: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응  방지 노력에 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계에 한 인식이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에 미치는 

향은 각각 어떠한가? 두 집단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연구 방법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노무 -이명박 두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첫째, 언론-소스 계에 한 인식, 둘째, 오보 

개념, 원인, 응  방지 노력 등 오보에 한 반 인 인식, 셋째, 언론-소스 계에 한 인식이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에 미치는 향과 집단간 차이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설문 표본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을 상으로 하 다.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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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특수 문가 집단이라는 모집단의 특성상 근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설문을 수행한 상자들

에게 추천을 받는 덩이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사용하 으며, 각 정권별 홍보담당자 50명씩 

총 100명을 상으로 연구 상자를 표본 추출하 다. 성별로 볼 때,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남자 27명(54%), 여자 23명(46%)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남자 33명(66%), 여자 17명

(34%)이었다. 정부 홍보담당자들과의 면담 결과, 연구 상자들은 두 집단 모두 각각 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국정홍보처  정부 앙행정기 의 

홍보담당자들을 설문 조사하 으며5),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경우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정권교체 이후 새로이 개편된 앙정부부처 홍보담당자들을 설문 조사하 다.6) 두 번의 설문조사는 

두 정부 홍보담당자들에게 각각 이메일이나 직  방문을 통한 동일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 다. 비록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설문 조사 시기가 정권 말기이고,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설문 

조사 시기가 정권 기이기 때문에 칭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두 정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일여년 동안 촛불집회와 이를 둘러싼 방송사와의 긴장, 국민 소통의 문제, 언론사 

표 경질, 국정홍보처  많은 홍보 부처들의 통폐합, 인력과 산의 삭감 등 홍보 조직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언론 계나 제반 인식의 근간을 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에 연구의 을 두었다.

조사기간
노무현 정부시기 
2008년 1월∼2월

이명박 정부시기
2009년 3월∼4월

조사 상
국정홍보처  정부 앙행정기 의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 50명 

개편된 15개 정부부처의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 50명 

성별
남

여

27명 (54%)

23명 (46%)

33명 (66%)

17명 (34%)

연령

30세 미만

31-35세

36-40세

41-45세

46세 이상

7명 (14%)

13명 (26%)

18명 (36%)

5명 (10%)

7명 (14%)

4명 (8%)

11명 (22%)

18명 (36%)

12명 (24%)

5명 (10%)

<표 1> 조사 상  인구통계학  특성

2)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 

이 연구를 해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인 김 욱과 임유진(2008)이 사용한 언론-소스 간 계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을 조사하기 한 문항들과 동일하다. 이 문항들은 김 욱, 신호창과 

임유진(2007)이 실시한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간 계와 오보 인식에 한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되

5)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설문 조사 데이터는 선행연구인 노무  정부 시 의 언론인과 정부  기업 홍보담당

자들의 오보 인식에 한 비교 연구(김 욱과 임유진, 2008)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 다. 

6)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설문 조사 과정에서 첩되는 인원이 없도록 사 에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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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먼  언론-소스 간 계에 한 인식은 폴 와 스터트맨(Folger & Stutman, 2005), 유재천과 이민웅

(1994)의 논의에 기 해 력에 한 인식을 기 으로 ‘언론-소스 간 이상  계에 한 인식’, ‘언론-소

스 간 재 계에 한 인식’ 등을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한 조삼섭과 김 욱(2004)의 

연구에서 도출된 비공식 , 물질 , 공식  계 차원에 한 인식을 5  리커트 척도로 함께 측정하 다.

다음으로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은 김 욱, 신호창과 임유진(2007) 연구의 심층인터뷰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 로 김 욱과 임유진(2008) 연구에서 구성한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 다.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은 오보 개념에 한 인식, 발생 원인과 언론 보도의 정확성에 한 인식, 응 

 방지 노력에 한 인식 등으로 나 어 측정하 다. 끝으로 언론-소스 간 계에 한 인식이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정권별로 비교해 보았다. 분석을 

해 교차분석, 차이검정, 다 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이 사용되었다.

5. 연구결과

1) 노무현-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관계에 대한 인식

첫째,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이상 인 언론-소스 간 력 계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조사하기 한 항목은 언론-소스 간 이상  계를 묻는 두 가지 문항 즉, ‘언론과 

취재원과의 계’, ‘언론과 정부와의 계’ 등에 해 ‘ 이어야 한다’부터 ‘ 력 이어야 한다’까

지 5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하 다.

조사 결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3.12,SD=0.63)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

(M=3.46, SD=0.79)이 이상 인 언론-소스 간 력  계에 한 선호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2.387, p<.05). 

둘째,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간 재 계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

다. 이를 조사하기 한 항목은 각 정부의 언론-소스 간 재 계를 묻는 문항들 ‘언론과 정부와의 

재 계, 언론과 정부 홍보담당자와의 재 계’ 등에 해 ‘  계이다’부터 ‘ 력  계이

다’까지 5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하 다. 

조사 결과, 이상  력 계에 한 선호와 마찬가지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2.60, 

SD=0.45)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M=3.30,SD=0.58)이 언론-소스 간 재 계가 더 력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t=-6.835, p<.001).

셋째,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소스 간 비공식  계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조사하기 해 ‘기자들과 사  계에 한 인식’과 련된 세가지 항목들에 해 ‘  그 지 않다’부

터 ‘매우 그 다’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조사 결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3.39,SD=0.66)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M=3.93, 

SD=0.53)은 비공식  언론-소스 계에 해 더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530,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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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소스 간 물질  계에 한 선호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조사하기 해 ‘기자에 제공되는 개인  편의나 지에 한 인식’과 련된 두가지 항목들에 

해 ‘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조사 결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2.84,SD=0.81)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M=3.17, 

SD=0.65)은 물질  언론-소스 계에 해 더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t=-2.243, p<.05).

다섯째, 노무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소스 간 공  계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조사하기 해 ‘업무에 있어 공  태도’와 련된 두가지 문항에 해 ‘  그 지 않다부터 매우 

그 다’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조사 결과, 근소한 차이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

(M=3.45,SD=0.54)에 비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3.49,SD=0.64)이 공  언론-소스 계를 

더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체 으로 이명박 정부의 홍보담당자들은 노무  정부의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언론-소스 간 이상

 계, 재 계 등을 더 력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공식  계나 물질  계 등을 더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노무  정부의 홍보담당자들은 언론-소스 간 이상  계, 재 

계 등을 덜 력 이거나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공식  계나 물질  계도 상 으

로 덜 정 이거나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관계 인식 정부 홍보담당자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이상  계
노무  정부 3.12 0.63

-2.387*
이명박 정부 3.46 0.79

재 계
노무  정부 2.60 0.45

-6.835***
이명박 정부 3.30 0.58

비공식  계
노무  정부 3.39 0.66

-4.530***
이명박 정부 3.93 0.53

물질  계
노무  정부 2.84 0.81

-2.243*
이명박 정부 3.17 0.65

공  계
노무  정부 3.49 0.64

.338
이명박 정부 3.45 0.54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 N=50,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 N=50

* p<.05, *** p<.001

<표 2>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 인식

2) 노무현-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1) 오보 개념에 대한 인식

먼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개념에 한 반 인 인식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16.00, p<.01).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보도 

(46%)’, ‘언론의 의도  해석으로 인한 왜곡 보도 (32%)’ 등을 주로 오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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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보도 (68%)’를 오보로 인식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고, ‘미확인 추측보도 (10%)’도 주로 오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오보개념
사실과 명백히 
다른 보도이다

미확인 추측
보도이다

부분적 과장
축소보도이다

언론의 의도적 
해석으로 인한 
왜곡보도이다

기타 합계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
46% 2% 8% 32% 12% 100%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
68% 10% 6% 8% 8% 100%

합계 57% 6% 7% 20% 10% 100%

X2=16.00, p<.01(5보다 작은 기 빈도를 가지는 셀이 20% 이상이므로 Fisher의 검정을 실시함)

<표 3>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개념에 한 인식

이 결과에 근거해 각 항목을 5  척도로 다시 두 집단 간 차이검정(t-test)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취재원의 본래 의미가 독자들에게 정확히 달되지 못하는 보도’ 항목만이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119, p<.001).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M=2.68, SD=0.94)

에 비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3.42, SD=0.86)이 ‘취재원의 본래 의미가 정확히 달되지 

않는 보도’를 더욱 오보로 인식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모든 오보 개념 항목들에 

더 높은 수를 나타냈다. 이는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오보 

개념을 더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상 으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 개념을 

더 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 개념을 ‘사실 자체와 명백히 다른 보도 (M=4.58, SD=0.64), 

언론사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실이 왜곡된 보도 (M=4.24, SD=0.80), 기사 선정성을 해 의도 으로 

사실이 왜곡된 보도 (M=4.06, SD=0.79), 취재원과  계로 인해 사실이 왜곡된 보도 (M=4.10, 

SD=0.84)’ 등의 항목에서 ‘오보인 편이다’에 해당하는 4.0 이상의 수를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사실 자체와 명백히 다른 보도 (M=4.48, SD=0.79), 언론사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실

이 왜곡된 보도 (M=4.10, SD=0.93)’ 두 개 항목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4.0 이하의 

수를 나타내 상 으로 보다 한 태도를 나타냈다. 

(2) 오보의 발생 원인 및 언론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먼  오보의 발생 원인에 한 홍보담당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범주형 척도로 질문하고 교차분석으

로 분석한 결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모두 오보의 주요 원인으로 

‘언론사의 기획의도, 선정보도를 한 의도  왜곡 (각 26%)’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빈도 면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빈도상으로 보여지는 두 집단 간 차이와 련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언론사의 이데올로기

로 인한 의도  왜곡 (22%), ‘취재원과의  계에 의한 의도  왜곡 (4%)’ 등 언론사의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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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오보를 좀 더 지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독특한 은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오보의 

원인으로 ‘취재원의 불투명하고 불충분한 정보공개 (6%)’를 꼽았다는 이다. 이 항목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한명도 지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의 원인으로 소스

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다.

오보의 발생 원인에 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항목별로 차이검정(t-test)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몇몇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언론사간 속보 경쟁으로 인한 시간부족 (t=2.122, 

p<.05)’, ‘언론사간 다른 기사 베껴 쓰기 행 (t=3.498, p<.001)’, ’언론사의 로테이션 제도 행으로 

인한 문성 부족 (t=2.936, p<05)’, ’언론사의 취재원과의  계에 의한 의도  왜곡 (t=2.830, 

p<05)’ 등의 항목에 있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보다 더 높은 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의 원인을 언론사와의 계에서 비롯된 의도  요인에 강조를 두면서도, 취재 시스템의 문제까지 

보다 폭넓게 귀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체 으로 부분의 항목에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오보 개념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오보 원인 인식에 있어서도 

상 으로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이한 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를 나타냈지만, ‘취재원의 불투명하고 불충분한 정보제공’ 항목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더 높은 수를 나타냈다는 이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는 유의미

하지 않지만, 반 으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오보의 원인으로 언론-소스 간  계로 

인한 언론의 의도  왜곡이나, 언론보도 취재 시스템에 더 귀인하는 태도를 나타낸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소스의 잘못을 지 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오보 원인에 대한 인식
정부 

홍보담당자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취재기자의 게으름, 자기 확신 등으로 인한 부주의
노무  정부 3.38 0.83

1.834
이명박 정부 3.06 0.91

취재기자의 기사에 한 욕심 
노무  정부 3.42 0.78

.579
이명박 정부 3.32 0.94

언론사 간 속보 경쟁으로 인한 시간부족
노무  정부 3.78 0.84

2.122*
이명박 정부 3.40 0.95

언론사 간 다른 기사 베껴쓰기 행
노무  정부 3.72 0.76

3.498***
이명박 정부 3.16 0.84

언론사 간 로테이션 제도 행
노무  정부 3.62 0.70

2.936***
이명박 정부 3.12 0.98

언론사 데스크 , 이데올로기로 인한 의도  왜곡
노무  정부 4.10 0.81

1.720
이명박 정부 3.80 0.93

언론사의 기획의도, 선정  보도를 한 의도  왜곡
노무  정부 4.06 0.87

1.101
이명박 정부 3.86 0.95

<표 4>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원인에 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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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취재원과의 계에 의한 의도  왜곡
노무  정부 3.80 0.86

2.830***
이명박 정부 3.30 0.91

취재원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공개 미흡
노무  정부 2.92 0.78

-1.968
이명박 정부 3.24 0.85

* p<.05, *** p<.001

다음으로는 언론보도의 정확성(공정성과 균형성을 포함한 개념)에 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이 공통 으로 재 한국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흥미로운 은 매체의 정확성에 한 두 집단의 인식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보도의 정확성을 

한 기자의 노력에 한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306, p<.05). 

즉, ‘보도의 정확성을 해 기자는 최선을 다한다’는 질문에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보통이다 

(M=3.06, SD=0.89)’에 가까운 응답을 한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그런 편이다 (M=3.48, 

SD=0.93)’에 가까운 응답을 함으로써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노무  정부 홍보담당

자들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기자들의 보도 정확성을 한 노력을 더 정 으로 인식한

다는 의미이다.

세부 인 언론 매체들 간 정확성에 한 인식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수상으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 한민국 언론 보도는 정확하다’는 문항에 해 

두 집단 모두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2.52, SD=0.76)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M=2.66, SD=0.77)이 다소 높은 수를 나타냈으며, 매체별로도, 인터넷 매체를 

제외하고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등 매체들에 한 정확성에 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더 높은 수를  것으로 나타났다(노무  정부, 이명박 정부 신문 M=2.70, 2.82, 방송 M=3.00, 

3.28, 인터넷 M=2.50, 2.48, 잡지 M=2.42, 2.56, 라디오 M=2.96, 3.04).7) 두 집단 홍보담당자들 모두 

공통 으로 방송 매체를 가장 정확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인터넷 

매체에 있어서만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를 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오보 대응 및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

언론-소스 간 계 인식, 오보 개념과 오보 원인에 한 인식에 있어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

들의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했던 데 비해서, 오보 응  방지 노력에 한 

응답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

이 오보의 방지 노력에 한 질문에 다소 규범 인 응답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 으로 

두 집단간 오보 응에 한 응답에 있어서 ‘기자 개인에 한 응’(t=-2.797, p<.01) 항목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 간 오보 응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데스크  언론사 차원의 공식  응 (M=3.26, SD=0.80), 언론

7) 이 연구에서는 매체별로 보수나 진보의 이념성향을 제하지 않았으며, 두 정권 홍보담당자들의 매체에 한 

반 인 인식에 기 해 매체별 인식을 조사하 다.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와 오보에 한 인식 조사  131

재  제소(M=2.92, SD=0.94), 기자 개인에 응(M=2.82, SD=1.00), 법  응(M=2.52, SD=0.91) 

순의 방법으로 오보 문제에 응한다고 답한 데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기자 개인에 

응(M=3.40, SD=1.07), 데스크  언론사 차원에서 공식  응(M=3.20, SD=1.03), 언론 재  

제소(M=2.66, SD=1.04), 법  응(M=2.34, SD=1.08) 순으로 응한다고 답하 다. 특이한 것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데스크  언론사 차원의 공식  응, 언론 재  제소와 같은 공  

응이 많았던 데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기자 개인에 한 응과 같은 사  응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이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오보 

응에 한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홍보담당자와의 비공식  계에 따라 오보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는 항목에 해서는 비록 간값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M=2.66, SD=0.80)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

들(M=2.88, SD=0.90)이 ‘더 그 다’고 답해 상 으로 더욱 비공식  계가 오보 처리 방식에 

향을 미친다고 인식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오보 분쟁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략’을 범주형 척도로 질문하고 교차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력(52%), 타 (38%), 립(10%) 략 순으로 오보를 

해결한다고 답했으며,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력(60%), 타 (37%), 회피나 수용(각 2%) 략 

순으로 오보를 해결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 력’은 창의  방안을 통한 언론-소스 간 승-승을 추구하는 해결 략이며,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언론의 입장만을 하는 ‘수용’에 보다 가까운 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 립’은 정부의 

입장만 추구하고 언론의 입장을 무시하는 략으로 ’수용’이나 ‘ 력’ 략과는 정반 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 욱, 2003). 이 게 볼 때, 오보 분쟁시 바람직한 해결 략에 한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응답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빈도상으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

들에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해결 략이 ‘ 립’보다는 ‘ 력’으로 나타났음을 보여

다. 한,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상 으로 

언론-소스 간 승-승하고자 하는 태도 는 정부의 입장보다는 언론의 입장을 하는 수용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오보 방지 노력’에 한 두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재교육  문성 

노력의 강화 필요 인식’에 있어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192, p<.05). 

특히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M=3.98, SD=0.65)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M=3.66, SD=0.80)

에 비해 오보 방지 노력으로서 재교육  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더 높이 인식하고 있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통계 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 

방지 노력으로 언론-소스 간 충분한 화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었다. 

3) 언론-소스 관계 인식이 전반적인 오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

(1) 언론-소스 관계 인식이 오보 개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제까지 분석 결과를 토 로 특히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명백히 나타난 오보 개념과 원인에 

한 인식에 있어서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에 한 인식이 어떠한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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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먼 ,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이상  계, 재 계, 

비공식  계, 물질  계, 공  계 인식이 오보 개념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련해, 오보란 ‘사실에 기반하지만 부분 으로 과장, 축소, 

생략된 보도이다’는 오보 개념 인식에 미치는 공  계 선호 인식의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2.237, p<.05). 즉,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의 공  계에 한 선호 인식은 오보가 

‘사실에 기반하지만 부분 으로 과장, 축소, 생략된 보도’라는 오보 개념 인식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ß=.338).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련해, 오보 개념  ‘사실에 기반하지만 기자의 취재 부족으로 

인한 부분 미확인 보도이다’는 오보 개념 인식에 미치는 력에 한 이상  계 인식의 부  향력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3.410, p<.001).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오보가 ‘사실에 기반하지만 기자의 취재 부족으로 인한 부분 미확인 

보도’가 아니라는 인식에 다소 높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ß=-.449). 한 ‘사실에 기반하지만 

부분 으로 과장, 축소, 생략된 보도이다’는 오보 개념 인식에 있어서도 력에 한 이상  계 

인식의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550, p<.05).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오보가 ‘사실에 기반하지만 부분 으로 과장, 축소, 생략된 

보도’가 아니라는 인식에도 어느 정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ß=-.339). 끝으로 오보 개념으로서 

‘언론의 주장이나 의견, 비 에 오류가 있는 보도’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비공식  계 인식의 부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187, p<.05).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의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은 오보가 ‘언론의 주장이나 의견, 비 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아니라는 

오보 개념 인식에 어느 정도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ß=-.318).

이러한 결과는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간 공  계 선호 인식이 오보 개념  

취재상 부분  오류에 한 엄격한 태도에 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간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언론의 취재상 부분  

오류나 추측 보도에 한 한 태도에 향을 미치며, 한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도 

언론의 주장이나 의견, 비 의 오류에 한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 인식은 오보 개념 인식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데,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 인식은 오보 개념 인식을 더욱 하게 하는 

데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언론-소스 관계 인식이 오보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간 계 인식이－이상  계, 재 계, 

비공식  계, 물질  계, 공  계－오보의 원인에 한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하 다.

언론-소스 계 인식이 오보 원인에 미치는 향과 련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가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만이 오보의 원인이 ‘취재원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352, t=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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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간 계가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오보의 원인을 소스 스스로의 문제로 돌리는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경우 언론과 조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이 

높을수록 오보의 원인이 비의도 이라는 인식에 향을 미쳤으며, 비공식  계를 정 으로 인식

할수록 오보의 원인을 소스 스스로의 문제로 귀인하는 태도를 보 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이상 , 비공식 , 물질  계 선호 인식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표 인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

자들의 경우 언론과 조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이 높을수록 오보의 원인을 소스 스스로의 

문제로 돌리는 태도를 보 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력에 

한 이상  계 인식은 실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는 표 인 상이라 볼 수 있다. 

(3) 언론-소스 관계 인식이 보도의 정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끝으로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 두 집단의 언론-소스 계 인식－이상 , 재, 비공식 , 

물질 , 공  계－이 보도의 정확성에 한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먼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라디오의 보도 내용이 정확하다’는 인식에 

있어 공  언론-소스 계에 한 정  인식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04, p<.01). 

즉,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의 공  계에 한 정  인식은 ‘라디오 보도 내용의 

정확성’ 인식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402).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의 책임이 언론사  기자에 있다’는 인식을 하는 데 

있어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의 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013, p<.05).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의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은 ‘오보 발생의 책임이 언론사 

 기자에 있다’는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ß=.293). 한 ‘신문 보도 내용의 정확성’ 

인식에 있어서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의 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4.352, p<.001).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신문 보도 내용의 정확성’ 인식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ß=.548). ‘방송 보도 내용은 

정확하다’는 인식에 있어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의 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317, p<.05). 즉,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방송 매체의 보도 내용이 정확하다’는 인식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ß=.315). 

이 게 볼 때, 앞서 살펴본 실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계 인식 조사 결과와 련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신문과 방송, 특히 

신문의 정확성 인식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은 오보의 책임을 언론사에 귀인하는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소스 계 인식이 오보 응  방지 노력 인식에 미치는 향은 부분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앞서 언 한 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 두 

집단간 오보 응  방지 노력에 한 응답에는 큰 차이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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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간 계에 한 인식과 오보에 한 인식을 

비교, 분석해보고, 이들의 계에 한 인식이 오보에 한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에 한 반 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때, 두 집단 간 이상  계, 재 계, 비공식  계, 물질  계 등 네 가지 계 차원에서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언론-소스 간 

계가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를 상 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론-소스 간 

재 계도 더 력 이며 조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언론과의 비공식  계나 물질  

계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보다 정 인 인식을 나타내

었다. 공  계에 해서는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더 정 인 인식을 나타냈지만, 이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오보 문제에 한 인식의 차이를 볼 때, 두 집단 

간 오보의 개념, 원인 등에 한 인식에서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오보의 개념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부분의 오보 개념 항목에서 노무  정부 홍보담

당자들에 비해 더 낮은 수를 나타냈다. 체 으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의 개념에 

한 인식에 있어 상 으로 보다 하며, 언론의 의도  왜곡보다는 취재 과정상의 오류를 오보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오보의 발생 원인  언론 보도의 정확성에 해서는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오보의 원인으로 

언론사의  계에 의한 의도 , 이데올로기  요인에 더 을 두면서도 취재 시스템까지 

범 한 요소들을 오보의 원인으로 지 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상 으로 언론의 

기획 의도나 선정보도를 한 왜곡에 을 맞추면서도 소스 스스로를 오보의 원인으로 지 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보도의 정확성에 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상 으로 더욱 기자들의 보도 정확성을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언론 매체의 정확성에 한 인식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인터넷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의 정확성에 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보다 모두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인터넷 매체의 정확성에 해서만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무  정부의 인터넷 매체에 한 정확성 인식은 노무  정부의 인터넷 

우호 정책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오보 응  결과 인식에 있어서는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보다 더 공식  언론 응을 

선호한 데 비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개인  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보 문제 

해결 략과 련해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력을 훨씬 

선호할 뿐 아니라, 립이 어들고 회피나 수용을 상 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상 으로 우호 인 언론 

계로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언론과의 진정한 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부 보수 언론과의 유착 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월과 칼리스터(Wall & Callister, 1995)는 상하 종속 계가 원인인 갈등에서 상  집단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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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선호하는 반면, 종속 집단은 회피나 타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 하 다. 오보 응에 

있어서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공식  응을 선호하고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개인  

응을 선호한다든지, 오보 해결 략에 있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립 략을 선호하고,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상 으로 회피나 수용을 고려하는 것은 언론-소스 계 설정에 있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스스로 비교  동등한 치의 집단으로서 언론-소스 계 설정을 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스스로 종속 집단으로서 언론-소스 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언론-소스 계에 한 인식이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오보 개념 인식과 련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공  계에 한 선호 인식은 취재상 부분  

오류까지도 오보로서 인식하는데 즉, 오보의 범 에 해 보다 엄격한 태도를 갖는 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높은 이상  계에 

한 인식은 취재상 부분  오류나 추측 보도 등의 오보에 해서도 한 태도를 갖는 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도 언론의 주장이나 의견, 비 , 

오류에 해 한 태도를 갖는 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 인식이 보도 정확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과 력 이어야 한다는 이상  계 인식은 특히 

신문의 정확성 인식에 높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은 오보의 책임을 언론사에 귀인하는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력에 한 높은 이상  계 설정이나 비공식  계에 한 정  인식은 

오보 문제에 해 보다 한 태도를 갖는 데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 인식하고, 오보의 원인을 소스 스스로에게 귀인하는 데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에 한 인식과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계에 한 인식은 오보 개념과 

원인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와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은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에 비해 보다 언론 조, 력 이고 

사 인 언론-소스 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스 랜들리 

원칙에 기반한 이명박 정부의 과거 회귀  언론 계 변화 시도에서 기인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경향이 

언론-정부 유착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홍보 활동을 선진화하는 데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언론과의 력  조  계에 한 높은 기 을 충족시키기 해 오보의 

기 을 하게 용하고, 정확한 오보 문제의 처리보다는 비공식 이고 물질 인 언론 계를 

통한 비 문 인 해결에 집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나타난  다른 발견은 이 연구에서 조사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언론-소스 

계 인식과 오보에 한 반 인 인식이 선행연구인 김 욱과 임유진(2008)의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기업 홍보담당자들의 인식과 반 인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이다. 당시 연구에서 노무  정부 

시  기업홍보담당자들은 다른 집단 즉, 정부홍보담당자들이나 기자 집단보다도 언론-소스 간 력  

이상  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 오보의 원인에 한 인식에 있어서도 언론사의 

기획의도나 선정보도를 한 의도 인 왜곡, 언론사의 속보 경쟁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 등을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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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부시  기업홍보담당자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꼽은 오보의 원인 요소들이 이번 연구에서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인식과 유사성을 띄고 있음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오보 응에 있어서

도 기자 개인에 응을 가장 선호한다는 등의 응답 결과는 비록 통계  검증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빈도 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기업 인 

홍보 방식으로의 변화 혹은 공식 인 언론 계의 후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체 인 연구 결과를 통해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이 노무  정부 홍보담당자들처럼 언론과  립 

구도를 나타내기 보다는 언론에 강한 수용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불균형 인 언론-소

스 계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진석(2008)은 언론과 정부의 바람직한 계가 무조건 

상 방을 지원하고 도와주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양측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지 하 다. 

비록 문성과 체계성을 앞세운  립 계의 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인 수용이나 

맞춰주기식 태도보다는 소스로서 한 단계 진보된 건 한 균형 계의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상 를 

존 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공  계의 확립을 통해서 스스로 원칙을 세워나가려는 노력이 요구

되는 시 이다.

이 연구의 한계 은 노무 -이명박 정부 홍보담당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있어 정권별로 칭이 

되는 동일한 시 이 아닌, 정권교체 시 을 심으로 노무  정권 말기와 이명박 정권 기의 홍보담당

자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홍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실무자들의 인식의 차이 

비교에 주목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조사시 이 필요하겠다. 한 매체별 인식 조사에 

있어서 이 연구는 매체에 한 홍보담당자들의 반 인 인식을 조사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수와 진보성향에 따른 매체 세분화에 기반해 그에 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끝으로 

이 연구는 설문에 근거해 두 정권의 홍보담당자들의 언론 계에 한 인식과 오보 인식을 조사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홍보담당자들의 심층 인터뷰 등 보다 질 인 방법을 보강함으로써 심도 깊은 

논의를 더욱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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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Perceptions toward Media 
Relations and False Repor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Noh Moo Hyun and Lee Myung Bak Governments

Yu-Jin Lim*ㆍYung-Wook Ki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l perception of government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in the 
Noh Moo Hyun and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toward media relations and false reports. It examined 
whether thes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percep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changing 
government public relations circumstanc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e perceptions of public 
relations practitioners toward media relations in two different governments affect the overall perception 
toward false repor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wo groups had different perspectives toward media relations, false reports 
and the causes of false reports. Moreover, the perspectives toward media relations influenced their opinions 
about false reports. However, they had similar opinions about the way of preventing fals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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